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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량강화 방안

- 일본의 지방위기관리체계 사례분석과 시사점 -

이호동

오늘날은 위기관리의 시대다. 그러나 정치적 이슈로서는 항상 후순위이며, 위기관리 정책이나 조직에 대한 정

치적‧재정적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일차대응 책임주체인 지자체는 항상 조직, 인력, 재정 등의 자원부족

에 처해 있다. 다양한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앙‧지방의 협력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조직, 전

문인력 등의 구축․체계화를 위한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위기를 다루는 국가의 역량은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특

정 이슈에 대해 생각하는가에 좌우된다. 이에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과 지자체 위기관

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위기관리체계, 위기관리 정책기조, 위기관리 전문조직, 지자체 위기관리 역량 

Ⅰ. 서론

오늘날, 위기는 국가가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 까다로운 문제(wicked problem)로 크게 부각되고 있

다. 그러나 정부는 위기의 특성이 비일상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 성과의 가시성 부족이라는 이유

에서 조직구성이나 재원투입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데 정부만큼 잘 준비된 조직도 없을 것

이다. 사람들은, 특히 피해자의 경우는 위기상황 시에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Drennan, 2007; Boin, 2008). 더욱이 위기대응에의 정부실패는 정치적으로 관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

니라, 정치적 정당성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Boin, 2005). 즉, 위기는 정부의 역량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Putra, 2009: 158). 정부는 위기에 의해 “주요 정치적 이해관련자, 리더십 역량, 정치제

도, 그리고 정책변동”에 영향을 받는다(Boin, 2008, 292).

몇몇 국가들은 훌륭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기관 간 책임성 중복, 모든 요소를 조

정하지 못하는 공무원들, 예산제약,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시스템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Schneider, 1995). 이러한 관점에서 중심적인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간의 관계구축이다. 우선, 지방정부의 역량은 명확하다. 위기관리라는 맥락에서 역량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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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얼마나 많은 재원을 시스템 유지를 위해 배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재정과 직결되어 있다. 또

한, 의사결정에 얼마나 많은 재량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권한의 문제, 얼마나 많은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한 기술, 그리고 조직과 인프라의 신뢰성이 어떠한가에 관한 행정역량(administration capacity)의

문제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에 관한 내적 특성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상

호조정의 문제로 위기관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ylves, 1990). 이와 같이 재난현

장의 일차 대응책임자인 지자체의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대단

히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은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그 동안의 위기관리시스템에 있어서 행정적, 정책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風間, 1998: 14-17; Ozerdem, 2006).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대규모 재

난으로 인해 지금까지 구축해 왔던 위기관리체계에 일부지자체가 기능하지 못하는 등 또 다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대규모 쯔나미, 원자력 발전소 폭발과 방사능 누출은 “복합연쇄적

재난”1), “문명재난”2)의 특성이 강하며, 위기대응에 대해 “관료재난”3), 그리고 “관리위기”4)로 표현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상황에 관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할 뿐만 아니라, 대응과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관련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시대

가 되었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예방의 관점에서 하드웨어 중시의 대책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하드웨

어 구축의 추진상황을 전제로 한 재난관리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대응으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 대응에 대한 피해지역과 주민, 피난소 주민의 반응, 여론 등이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재난대응의 일차책임자인 시정촌은 지방분권에 따라 시정촌간의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규모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기관리체제를 구축‧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상태에서 재난관리 일차 책임기관

(first responder)으로서의 업무수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아울러 재난관

리 업무를 일정 수준이상으로, 혹은 주민의 요구(needs)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을까, 어떤 과제가

있고,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위기관리5) 체계의 현황을 살펴

1) 위기의 본질에 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과 국가전략회의를 활용할 것을 지적하고(産経新聞, 2011.4.18), 복구

예산 규모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진재의 3배 이상인 10조엔 규모. 5월6일 현재 산업관련 중소기업 도산규모

도 3배로 집계되었다(産経新聞, 2011.3.18).

2) 내각관방(2011.5.10)「부흥구상회의」(4회). 전문가 발표 자료에서 현재 재난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한 발언.

3) 관료기구를 활용하지 못하는 菅首相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産経新聞, 2011.4.15; 2011.4.10).

4) 3월 11일 이후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위기관리’가 아니라 ‘관리위기’로 표현하면서, 위기상황이 어느 정

도 안정되면 현 정권은 총퇴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産経新聞, 2011.3.17).

5) 일본은 기본계획상 「방재․위기관리」라는 용어를 공식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다. 즉, 소방․방재․위기관리를

「위기관리」로 통칭한다. 다만, 행정실무상 관리적 관점에서 전쟁(핵, NBC), 불상사(부정부패, 직원범죄, 정보

유출 등)도 포함하여 용어상 disaster, emergency, crisis를 구분하지 않고 위기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

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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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지자체의 위기관리조직․인력 측면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자체 위기관리 조직설계 및 전문 인재 수급에의 적용가능성을 모

색하고, 위기관리 역량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1. 좋은 위기관리행정에 관한 관점

오늘날 위기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 행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Choi, 2008: 2-5). 첫째, 위기에 관한 정부 관료들의 생각은 단지

위험경감, 재난대비, 재해복구와 같은 적절한 위기관리프로그램의 기본적 구성요소들에 관한 대응과

실패에 관한 것들뿐이다. 둘째, 위기관리 정책이나 조직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위기관리가 재난 중이나 직후에만 공적 아젠다로서 관심을 가질 뿐 정치적 이슈로서

는 후순위에 있다는 점(Briechle, 1999)6), 일반적으로 위기관리 정책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이나

예산배분을 통한 장려와 같은 강력한 정치적 지속성이 없다는 점, 재난대응은 공동체‧경제적‧사회심

리학적 요인‧정치적 자원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은 재난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성

에만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 전체 정부체계에 걸친 위기관리 집행체제에 대해 심각할 정도

로 재정공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Choi, 2004; Waugh, 1990). 셋째, 인적 자원개발과

혁신에 관한 노력을 포함하는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넷째, 위기

관리에 관한 책임공유 등에 있어서 정부 간 조정실패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정부 대응

시스템은 무질서(disarrayed), 연계결여(disconnected), 조정결여(uncoordinated), 재정적 뒷받침의 결여

(underfunded), 신뢰성 결여(discredited)로 설명할 수 있겠다(3D2U).

공공분야의 위기관리는 위기 또는 비상사태에 대한 기획, 조직화, 의사결정, 조정, 그리고 통제와 같

은 관리원리를 집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amal, 2005; Nudel, 1988; Rosenthal, 2001). 더 나아

가 위기에 대해 기본적인 관리원리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의 단계로서 예방, 기획, 대응,

그리고 위기결과에 대한 활동(aftermath action; 복구 및 부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전

통적 행정관리에 속하지 않는 위기관리만의 특성단계로 볼 있다(Rosenthal, 2001). 특히, 조정의 문제

6) “이번 재해는 천재인가 인재인가. 과거 여당이었던 자민당, 공명당에는 방재에 대해 열심이었던 정치가도 있었

다. 정기적으로 연구하는 의원연맹도 있었다. 지금의 민주당 정권에서는 지진이나 쯔나미 관련 의원연맹이 있

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신설된 정부의 ‘국가전략실’이 국가전략을 크게 흔들어 놓을 것이 확실한 대

지진이나 대규모 쯔나미에 대비한 검토모임을 개최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수상을 위시한 민주당 정권의 각

료들은 ‘상상 외의 재해’, ‘미증유의 재해’라는 말만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스스로의 부작위(不作爲)를 정당화하

려고 하고 있다. 역시 ‘人災’다”(産経新聞, 2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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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빠르게 변하는 상황간의 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기관리 맥락의 특정단계는 아니다. 즉, 위기상

황은 자원유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관(조직)은 도움이나 물자 제공을 위해 서로 간여하게 되고,

재난 중이나 이후에 조직, 기관, 그리고 많은 요소들이 위기지역에 투입된다. 따라서 조정의 문제는

다양한 조직들 간에 재화분배, 각각의 활동이 갈등하지 않고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

한 중요한 도전이 되는 사안들이 포함된다(Nudel, 1988).

좋은 위기관리(good crisis management)를 위해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Boin, 2008). 첫째,

센스 메이킹(sense making)이다. 위기 및 위기상황을 어떻게 신속하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이다

(Comfort, 2007: 191)7). 둘째, 의미부여(meaning making)이다. 미디어와 대중을 위해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창출하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학습(learning)이다. 정부는 위기로부터 어떻게 정부의 역량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관해 학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 다른 요소로는 “창조적이고 기민

한(agile) 리더십”을 들고 있다(Farazmand, 2007).

좋은 위기관리의 관점은 “관료제적 규범과 위기상황 규범 간의 차이”(gap between bureaucratic

norm and emergent norm)에 의해 결정된다(Schneider, 1995: 56-57). 좋은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줄

일 수 있고, 좋은 위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관료제적 규범은 항상 가치 규제적이고 절차나

계획에 초점을 둔다는 속성, 담당자는 절차와 계획에 따를 것이 요구된다는 특성 때문에 역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료규범은 위기상황 규범과 서로 모순

되기도 하며, 이러한 두 가지의 규범을 적용하는 것은 위기관리 행정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며 과제이

다. 좋은 위기관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는 각 조직 간에 위기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가에 있다. 둘째, 대응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정부의 감각문제이다. 셋째, 위기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 전략의 문제이다. 넷째, 위기상황 속에서 정부는 어떻게 관료규범과 위기규범을

성공적으로 접목하느냐의 문제이다.

2. 위기관리 전문조직의 필요성

위기관리 조직은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known)있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것(unknown)에 대한 준비(known unknowns)8)를 위한 것으로 문제해결형(problem-solving network)

조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위기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in charge)에 대한 의구심이

없도록 명령계통(chain of command)을 디자인해야 한다. 둘째, 조직의 각 부분이 이러한 명령구조의

필요에 따라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위기대응에 있어서 시간차(ramp-up time)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모든 대응자원이 사전에 지정된 곳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관리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해

결형 조직은 기관(조직)의 전문성, 관계성, 현장과 관련기관(조직)간의 조정, 기민한 리더십이 보강되

7) 카트리나 재난대응 기록을 보면, 대응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단어는 “위기접근 시의 인식”으로 나

타났다.

8)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known unkn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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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Milward and Provan, 2006: 14-16).

현실적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는 일차 대응자로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응

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이나 소방을 제외한 지자체의 조직‧기구는 재난 등의 비상시를 가정하고 구성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별도로 재난대비용 조직체제를 가

정하고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체제는 지자체의 다음과 같은 조직상의

특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自治硏. 2007: 76-79). 본래 행정은 계속성‧안정성 유지를

위해 법률이나 절차를 중시하고 문서주의, 선례중시, 획일성이나 형식을 우선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평상시의 사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체제이며, 재난 시의 대응활

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긴급대응 및 방대한 재난관리 관련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는 아니다. 즉, 재

난(대응)관리 활동은 평소의 사무와는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방대하고도 새로운 사무량이 발생한다

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평시의 행정능력으로는 적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적 긴박

함 속에서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가동시키기도 어렵고, 취사선택에 의한 임기응변적으로 적절

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재난(대응)관리에 있어서 기능부전이 발생한다.

둘째, 지자체의 행정조직은 소방 이외에는 출동부대(조직)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자원도 결여되어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인명구조, 피난, 라이프라인 복구, 피난소 운영 등 다양한 지원 등의 사무가 발

생하지만, 소방 이외의 지자체의 일상 업무는 재난대응 업무(수요)와 관계가 거의 없고, 기술‧수단에

관한 지식‧방법의 결여 등으로 인한 아마추어적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위기의 전개 상황

에 따라 즉응성이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지자체 내 자원의 발굴‧확보와

활용‧운영체제를 정비해 놓을 수밖에 없다.

셋째, 재난대응 활동에 있어서의 행정기관의 기능은 대책본부장에 의한 판단‧지시와 인력‧시설 운

용이다. 이러한 기능의 본질적 속성은 자기조직 내는 물론이고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요청과 조

정에 관한 권한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지자체의 응급상황 시의 기능(권

한)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정보연락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보시설‧

설비구축과 수집된 정보정리나 분석능력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지자체(본부장 등)가 지원요청‧조정에

대한 권한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위기관련 정보를 분석한 후에 신속‧정확한 조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적 역량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 연수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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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규모 재난발생 시의 위기관리 개념과 내용

이는 지자체의 태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평소 업무수행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직된 계층제

적 조직의 특성일 뿐이며, 긴급시의 위기관리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설계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평시의 루틴화된 업무수행에 익숙한 직원들도 긴급시에 발생하는 사무에 익숙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관련 사무의 방대함에 적응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더욱이 오늘날의

재난관리는 성군(聖君)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직원이 현장에서 주민‧지역‧기업

등과 같이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움직이는 계획으로서 진행되는 것이다.

3. 선행연구

우리나라 위기관리체계나 지자체의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최근의 연구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찬권(2010: 363-370)은 지방정부 위기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

력적 측면에서 조직체계에 대해 첫째, 사전에 위기관리 차원에서 정비하기 보다는 사후에 조직을 신

설 및 보강,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 온 경향이 있고, 업무계선을 따라 중앙과 지방의 업무와 조직이 일

원화되어 있지 않아 복잡하며, 명칭과 운영개념도 기관별로 상이하다. 그 결과 수직·수평적 업무수행

과 협조는 물론 위기발생시 일사불란한 대응조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게 되어 있어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국가안보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 하는 인식행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장의 위기관리 의식과 역량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의 위기관리 부재상태를 지적하고 있다. 셋째, 위

기관리 전문인력 보강에 있어서 전문교육과정 부재와 단기직무훈련 정도의 교육으로는 실질적인 위기

관리전문가 양성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1-2년 단위의 순환근무인사체제와 3D분야로 인식되어 우수인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량강화 방안: 일본의 지방위기관리체계 사례분석과 시사점 31

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고, 인건총량제 등으로 인한 외부의 전문인력 충원배치가 불가능하다.

박동균(2011: 301-317)은 법․제도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부서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정의

의 필요성, 조직 및 인력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자의 입장에서 지침 마련의 필요성과 우수인력유치, 전

문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그리고 협력적인 측면에서는 대응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류상일(2011: 259-273)은 지자체 공무원의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재난관리의 연결성, 자립성, 현

장성, 협력성을 기준으로 중앙과의 관계측면에서 기능배분의 필요성,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

뉴얼의 구축, 그리고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

고 있다. 양기근(2011: 275-300)은 외국 사례 중에 일본의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대응

을 위해 초기대응의 책임기관인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

자체의 중앙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앙과 지방의 대응책임이 불분명하여 대응시기 적절성의 결여,

지역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재난관리부서의 위상제고 및 재난관리책임관 제도 도입, 지역특

성에 근거한 재난관리 매뉴얼과 훈련을 통한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우리나라 위기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지방간의 역할‧기능에 관한 과제와 일차 대응

책임자로서 지자체의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

자체에 있어서 위기관리 전문조직의 설계‧구축과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수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잘 구성된 조직체계도 중요하지만, 잘 훈련된 인재는 특수 장비 못지않게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도 그 중요성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기조와 더불어 법제도적 뒷받

침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행 일차대응 책임자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제고를 위한 자원구축이 시

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응중심의 관점에서 향후 지자체의 위기관리 전문조직‧인력 구

축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과 구성요소에 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Ⅲ. 일본 지자체 위기관리체계 현황 분석

1. 방재기본계획․국민보호계획과 위기관리기본지침

일본은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국민의 안전․안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서 방재체제를 재점검하고 강화해 왔다9). 일본 정부는 위기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

고 있다. 첫째, 지진재해, 풍수해, 화산재해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 둘째, 항공사고, 해상사고, 철도사

9) 세계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 일본의 발생비율은 M6 이상의 지진 회수 20.5%, 활화산 수 7.0%, 사망자 수

0.3%, 피해액 11.9% 등 세계의 0.25%로 국토면적에 비해 상당히 높다(방재백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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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로사고, 위험물사고, 대규모 화재, 원자력 재해와 같은 중대사고. 셋째, 하이재킹(hijacking), 대량

살상형 테러, 중요시설 테러, 의심 선박과 같은 중대사건. 넷째, 무력공격사태. 다섯째, 자국민 구출,

대량난민 유입, 사이버 테러와 같은 기타 위기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위기관리체계는 첫째,「방재기본계획」에서 방재는 시간 경과와 함께 예방, 응급대책, 복

구‧부흥의 3단계로 보고, 각 단계에서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주민 등이 일체가 되어

최선의 대책을 취하는 것이 피해경감으로 이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해대책기본법」10)에 따라

중앙방재회의가 작성하는 방재기본계획은 각종 방재계획의 기본이 되며, 중앙정부는 지정행정기관‧중

앙성청‧지정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등은「방재업무계획」을 수립‧집행한다. 지자체는 도도부현(시정

촌)은 지역실정에 입각한「지역방재계획」을 수립‧집행한다.

둘째,「국민보호계획」은 중대사건, 무력공격사태, 기타 위기에 관해서는 2003년 「유사관련 3법」

중 무력공격사태대처법에 정한 기본이념의 틀 하에 개별 법제로 2004년 「유사관련 7법」에 의해 각

각의 위기관리 지침과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다.「무력공격사태등에있어서국민의보호를위한조치에관한

법률」(국민보호법)11)에 의해 중앙정부는 국민보호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은「국민보호업무계획」, 지자

체(도도부현‧시정촌)는「지역국민보호계획」을 수립‧집행한다.

셋째,「위기관리계획」은 소방청의 「(위기관리사안에 관련된) 기본지침」에 의해 개별위기사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기에 대해 통일적인 대응을 지향하는 계획이며, 개별부서뿐만 아니라 전기관의 대응

을 나타내는 계획이다. 위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임의로 수립한 계획으로 지역방재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에 의해, 국민보호계획은 국민보호법에 의해 작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국민보

호법‧재해대책기본법 대상범위 이외의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위기사안에 대한 계획이다12).

2. 지자체 위기관리조직 체계

10) 제1조 목적: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에 관한, 국가, 지방공공

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을 통해 필요한 체제를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방재계획의 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금융조치 기타 필요한 재해대책의 기본을 정함으로써

종합적 계획적인 방재행정의 정비 및 추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제1조 목적: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서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무력공격

의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 국민의 협력, 주민의 피난에 관한 조치, 피난주민 등의 구원에 관한 조치, 무력

공격재해에의 대처에 관한 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서 나라의 평화와 독

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79호. 이하 사태대처법 이라 함)과 함께, 국가 전체로

서 만전태세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서 국민보호를 위한 조치를 정확 및 신속하게 실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사이타마현의 위기관리지침에 의하면「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위기가 발생한 경우나 전 부서에 걸친 위

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이 연계하여」위기관리 방재부가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松

永・林・河田, 2005: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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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위기관리 조직과 유형

현재, 도도부현은 위기관리 업무를 총무, 기획부국, 생활환경부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

다13). 기타 현재 11개 지자체가 방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장급의 직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

자체 대부분의 의견은 “방재감 등과 같은 위기관리직원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방재담당부는

조직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4).

현행 위기관리조직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째, 위기관리감(차장급)이 부국장급을 보좌하는 유형이다. 총무담당부국장 등의 위기관리담당과를

가지는 부국장의 보좌역으로서 위기관리감(실)이 위기관리담당과를 총괄한다. 위기관리감을 설치함으

로써 총무담당부국장등에의 정확한 조언하는 등의 보좌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타 부국과의 조정

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위기관리감(차장급)의 보좌를 받는 담당부국장에는 위

기관리에 관한 매니지먼트 센스(인식과 역량)가 있는 인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현행 도도부현의 위기관리 조직과 유형

둘째, 위기관리감(부장급)이 총괄하는 유형이다. 위기관리부국 설치 또는 부국장급의 위기관리감을

설치하는 조직유형이다. 담당부국장이 위기관리만을 전문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긴급 시에 기동적으

로 위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의 첫 번째 유형과 비교하면, 부국장급의 위기관리감이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위기관리 매니지먼트가 가능하고, 신속성, 기동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체제이다. 물론

이러한 직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센스(인식과 역량)가 있는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기타

부서와 동격이므로 조정에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3) 2007년 검토회 중간보고서. 시즈오카현(静岡県)과 같이 방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방재국이 설치되어 있는

단체나 효고현(兵庫県)과 같이 방재감(특별직)이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전부국의 위기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도 있지만, 이러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단체는 많지 않다.

14) 기타 지자체는 “필요성은 있지만, 어떤 체제로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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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위기관리감(특별직)이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유형이다. 지자체장의 보좌역할로서 위기관리감이

전부국의 위기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위기관리감에게 특별직 상당의 권한이 있으므로 각 부국에

대한 지휘명령이 가능하며, 전부서의 종합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 부지사 등의 직에 있는 사

람이 위기관리감을 겸무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다.

2) 시정촌(市町村)의 위기관리조직과 유형

시정촌은 총무과에 방재담당 계를 설치하거나, 기타 업무와 겸하는 방재담당직원만 있는 경우가 있

다. 특히 대응체제로 이행된 사례는 거의 없고, 위기관리조직 강화에 관한 사안은 후순위에 있다(幸

田, 2008: 6-7)15). 더욱이 방재담당과 소방담당과의 연계는 정령시(政令指定都市)의 경우, 소방국이

방재부를 소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몇 개의 시정촌으로 구성된 조합(組合)소방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시정촌별 방재담당과 조합소방의 연계가 긴밀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현행 시정촌의 위기관리조직 유형은 첫째, 방재담당과 소방담당이 별도로 대응하는 유형으로 각부

국의 조정이 수월하다. 실전과 계획 연계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소방담당부국장이

방재담당도 총괄하는 유형으로 실전과 계획 연계가 원활하지만, 전부서 종합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

생할 수 있고, 재난 시에 소방국장의 업무가 과중된다. 셋째, 조합소방본부의 유형으로 실전과 계획의

긴밀한 연계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 현행 시정촌의 위기관리 조직과 유형

시정촌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으로는 소방부국과 방재부국을 일원화하는 경우에 대해, “소방이 방재

15) 2006년 시정촌 방재력 자체조사에 의하면, 체제정비, 정보연락체제, 기자재비축 확보관리, 활동계획수립에 관

해서는 60점 이상의 평가로 나타났다. 응답한 지자체의 위기경험과 과제에 대해서는 106개 지자체의 84%가

대규모 재해경험이 있고, 기타 위기적 상황이 10.1%, 대규모 사고 7.8%, 문제점으로는 ‘시민에게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가 5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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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하는 경우, 24시간 연락체제를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소

방직원은 기타 부국과의 조정에 익숙하지 않다”, “24시간 실전체제라는 장점은 있지만, 복구까지 고려

하는 경우 일원화하는 것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그림 4> 시정촌의 위기관리조직체계의 향후 검토 유형

그러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정촌은 위기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향후 도

도부현과 같이 위기관리감과 같은 위기관리 전담인재가 시정촌장을 보좌하여 각 부국을 총괄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시정촌은 조직 내에 소방이

라는 실전부대가 있기 때문에, 방재담당과 소방담당의 긴밀한 연계를 고려하면서, 현행 24시간 체제인

소방이 방재업무 전체, 또는 재난 시의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조직체제로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3) 위기관리센터와 현지조정소의 조직과 기능

기본법‧기본계획 하에 재난발생 시 중앙‧지자체는 서로 협조‧연계‧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연계관계

는 첫째, 대규모 재난발생시 현지대책본부를 통해 연계하고, 시정촌을 지원(back-up)하는 도도부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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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는 소방 등의 광역적 지원과 현지에 필요한 물자 등을 조달하는 등의

지원과 재난발생 도도부현을 지원(support)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피재지에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갖

는 직(요)원(정보수집을 위해 각 기관이 파견하는 직원)을 중앙․지방이 상호 파견하는 구조다. 둘째,

재해대책기본법에서 시정촌이 일차 재난대응을 수행하게 되어있지만,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조직적

계획적인 재난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시‧긴급 시에 시정촌을 지원하기 위해 도도부현

은 시정촌의 대응환경의 개선, 피해지역에 대한 도도부현 직원파견, 극심한 피해 시정촌의 업무 대행

등의 지원체제를 평상시에 구축해 두어야 한다.

위기관리센터(위기관리 상황실)16)는 평소부터 위기발생을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드 및 소프트웨어 측면의 기반으로 구성한다.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지자체 모든 부서가 대

응해야 할 경우,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전달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고, 필요로 하는 기능을 위해 일

정 수준의 설비로 구성한다. 필요한 기능으로는 직원의 긴급소집‧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위한 장소확보

기능, 정보수집과 공유‧전달 기능, 대응방침‧대처조치에 관한 의사결정 기능 등이다. 이러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자재‧소프트웨어를 설비․설계하고, 최소한·최대한의 표준화 또는 공통화 되어야 한

다. 선진사례로 2006년 사가현(佐賀県)은 재난발생시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락․조정할 수 있는「자원봉사 ZONE」을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재난대책본부의 현지조정소17)와 운영은 중앙재난대책본부, 도도부현‧시정촌 대책본부의 방침에 따

라 재난대응활동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이 현장에서의 연락조정을 통해 관계기관이 정확‧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대책본부장이 행하는 “종합조정”은 각 기관의 역할분담이

나 임무에 관련된 ‘정책적인 조정’이고, 현지조정소에서의 “조정”은 현지에서의 각 기관 활동의 추진에

관해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현장 중심적 조정’(대응활동에 기반을 두는 조정)이다.

특히, 현지조정소에서 관계기관 간에 공유해야 할 정보는 다음의 4가지 범주로 나눈다. ① 현지관계

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 현지관계기관의 부대 등의 편성상황(인원수 등), 현지관계기관의 활동상황

(활동 진행 상황 등). ② 재해에 관한 정보: 피해 상황(예, 화재 상황 등), 교통에 관한 정보(도로, 선

로, 교량 등의 파손상황, 교통규제 상황 등), 2차 재난의 상황(위험성에 관련된 정보 포함), 유독물질의

유무나 대기 중의 방사선 또는 방사성 물질의 양. ③ 주민에 관한 정보 : 피해자의 수 및 부상자 등의

상황, 주민의 피난상황이나 피난시설의 상황, 주민 안부에 관한 정보. ④ 안전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정보: 현지에서 활동하는 직원이나 주민의 안전에 관련되는 사태 전개 등이다.

16) 미국의 경우, ICS의 표준화와 위기관리에 관한 조직형태나 사용언어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도 이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방재책임자’제도를 구상하여, 평소에도 방재시책에 관한 책임과 예방, 대응, 복구,

부흥대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재관련부서 이외의 부서에도 「방재책임자」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17) 현지조정소는 걸프전 당시 외국의 파견부대의 세부조정기능인 조정·연락·통합센터(C3IC)가 유효하게 기능한

것을 참고한 것이다. 조직문화가 서로 다른 다양한 조직의 지휘통제를 위해 주도국(예, 중앙정부)과 파견국(예,

지자체나 각 기관)의 조정에 의해 임무분담이 정해지게 된다. 즉, 파견국은 자국군(예, 지자체나 각 기관)에 대

한 지휘권한을 유보한 상태에서 조정에 의해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통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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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된 정보 전달

* 현지조정소로
직원 파견

* 현지 대응상황 보고
*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정보 보고

현 지 조 정 소

소방 기관 의료 기관

관계 사업자시 정 촌

경찰 기관도도부현

자 위 대해상보안부 등

O 각 기관의 기능이나 역량(인원, 장비등)에 
따라 피난유도, 소방활동, 지원 등을 효과적
으로 조정한다.
0 현지 관계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 재해에 
관한 정보, 주민에 관한 정보, 활동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공유
*활동내용
조정

*자료: 消防庁(2008: 11)에서 재구성.

<그림 5> 현지조정소의 역할과 구조

4) 위기관리 인재와 육성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육성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에 관한 예산, 예방, 교육, 복지, 자원봉사 등 관련 지식이나 경험을 종합

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에 관계가 있는 부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사순환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지자체 내에서 육성된 위기관리 전문직원 간의 횡적 연결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도

모하기 위한 연락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위기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은 어떠한 형태로

든 24시간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근무형태나 처우 방식을 포함한 근무환경에 관해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중앙과 지자체 상호간에 위기관리 관련 인사교류 조정 및 쌍방에 인재를

파견하는 것도 최대한 검토해야 한다. 현장이나 제도·사무 모두에 걸친 지식, 경험을 보유한 직원을

확대하고, 중앙·지방에 걸친 위기관리 인사체제를 강화해야 한다(중앙방재회의, 2009: 33).

또한, 위기관리 담당부서로 이동한 직원에 대해 중앙·도도부현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수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사이동 1개월 전에 내부 공지하고 그 단계에서 전문연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재난관리에 종사하는 인간의 능력 향상이 필요’, ‘재난관리 담당직

원 이외의 직원의 재난에 관한 지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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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
B 현

방재담당
FEMA(미국)
EMA(호주)
OCHA(UN)등

위기
관리감 50대

복지담당

자원봉사 관계

예산

방재관계

30대∼

40대

도시계획담당

재해예방관계

방재담당

응급대책관계

20대

인사교류 해외파견

*자료: 中央防災会議(2009: 37).

<그림 6> 지식·경험 축적을 위한 인사순환 개념도(예)

<표 1> 위기관리 관련 인재 육성 사례

현 교육 및 연수 내용

사이타마현

(埼玉県)

*2005년

전국최초로 

위기관리전

담조직설치

- 직원의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직원이 위기발생 시에 신속 및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부장급부터 일반직원까지 함께 연수 수강.

- 현 및 시정촌의 위기관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위기발생 시에 위기관리책임자로서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리더양성과 현·시정촌의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실천면을 중시한 연수 실시.

- 2007년부터 3년간 知事部局 전직원(약 8,000명)의 수료를 목표로 위기관리능력강화 연수를 

실시(6시간 커리큘럼연습, 구급구명 실기 등 포함).

- 현 각 부국 위기관리담당자와 시정촌 위기관리담당과장이 합동으로 연수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도록 함.

- 신규채용 2년차 직원에 대한 연수 실시. 

교토시

(京都市)

- 신규채용 연수, 신임계장 연수, 소방학교교육(신임 소방사령보 과정, 신임 소방사장(長)과정) 등의 

연수.

- 이외에 현재 과장 연수도 실시함으로써 위기관리 리더를 양성하고, 위기관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

- 소관 업무의 위기관리는 기본적으로 각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소관업무 관련 위기관리 

트레이닝 실시.

- 실시 후, 실시결과 보고 제출과 검토결과를 근거로 각국의 위기관리계획의 검토, 수정.

아키타현

(秋田県)

- 2005년부터 젊은 직원(30대 후반-40대 전반)을 공모하여, 매년 1명이상, 3년간 연수프로그램에 

배치하고, 장기적인 위기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전문직원]으로 양성하고 있다. 현재 

매년 3명을 배치하고, 향후 20명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위기관리 전문직원은 연수기간 중 배속된 부서에서 위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 이외에  기타 

부국에 가더라도 유사시 현지에 파견하여 각 기관의 조정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 위기관리 전문직원에게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일정한 역할을 보유하므로 중압감이 

있으므로 인사상 승진기준을 완화하여 우대하는 등의 배려조치 실시.

- 위기관리 전문직원 양성 커리큘럼 구축(1년차, 2년차, 3년차로 구성)

※ 자료: 消防庁(2007: 70-81)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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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

지자체의
연수기관, 방재센터

소방대학교, 자치대학교, 시정촌아카데미, 구급진흥재
단 등 정부차원의 연수기관

대 학 ‧위기관리행정 직무담당 직원연수
‧위기관리감, 방재국장을 위한 연수
‧지자체장을 위한 연수
‧위기관리행정 전문가(어드바이저) 연수

민간연구‧연수기관

‧위기관리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수‧수강        

지방자치단체
‧일반직원을 위한 초임자 연수
‧재난정보시스템의 단말기 조작연수 등

*자료: 中央防災会議(2009: 28)

<그림 7> 위기관리 관련인재 육성을 위한 구조(예)

3. 지자체 사례: 오사카부(大阪府)의 위기관리실 조직과 초동대응체제

2003년에 외국인 여행자의 SARS감염이 발생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초동대응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관련 정보수집이나 분석‧전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담당부국에 대한 적절한 조언이나 지원,

필요한 초동체제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방재실을 위기관리실로 변경하고, 각부국의 차장을

위기관리실 겸무 위기관리정보담당으로 함으로써 위기관리실의 존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자연재해나 신종감염증 등 다양화되는 위기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구조 상 특정 부국

에 속하지 않으면서 지사(知事)의 명을 직접 받는 위기관리사무에 관해 모든 부서차원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위기관리감(危機管理監: 2005.4)을 설치하는 등의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했

다. 오사카부의 2006년도말 위기관리감 및 위기관리실의 조직, 인원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위기관리실의 조직 및 인원 수(2006년도 현재) 

기관‧조직 명칭 인  원

위기관리감(監) 1

위기관리실(室) 실장 1

위기관리과(課)

(24명)

과장

참사

  위기관리 그룹

  기획추진 그룹

  국민보호 그룹

1

2

10

6

5

소방방재과(課)

(29명)

과장

참사

  소방지도 그룹

  방재정보 그룹

  재해대책 그룹

  훈련계발 그룹

1

2

9

7

5

5

보안대책과(課)

(25명)

과장

  보안 그룹

  지도 그룹

  검사 그룹

1

4

10

10

위기관리실 합계 79

위기관리감 및 위기관리실 합계 80

*자료: 大阪府(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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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동체제 구축 상황은 <표 3>과 같다. 직원의 배치체제는 재해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비상

1호 체제」부터 「비상 5호 체제」까지 규정되어 있다. 인원배치 체제(2006년도)는 진도 4의 지진발생

으로 비상 1호 체제(각부국 직원 합계 185명), 비상 2호 체제(동 294명), 비상 3호 체제(동 531명), 비

상 4호 체제(동 813명), 비상 5호 체제(진도 5약의 지진으로 자동배치체제로 전직원)로 되어 있다.

2007년부터는 진도 4의 지진발생으로 비상 1호 체제(각부국 직원 합계 187명), 진도 5약 또는 진도 5

강의 지진으로 비상 2호 체제(동 389명 및 도시정비부 전직원), 진도 6약 이상의 지진으로 비상 3호

체제(전직원)로 개정되었다.

<표 3> 위기대응 초동체제 조직구축 및 배치 기준

자연재해 대상의 초동체제 설치 조직과 배치 시기

방재·위기관리대책 지령부

(부장: 위기관리감)

-재해원인정보: 

   위기관리 대상사항의 발생정보 등을 수신한 경우에 설치

재해경계본부

(본부장: 위기관리감)

-지진·태풍 등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때: 

   소규모 재해발생 시에 설치

재해대책본부

(본부장: 지사)

-진도 5약 이상의 지진발생 시: 

   중규모·대규모 재해발생 시에 설치
*자료: 大阪府(2006: 39).

긴급방재추진 직원제도는 휴일이나 야간 등 업무시간 외에 진도 5약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초동체제 신속구축, 피해상황 등을 재해대책본부에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원이 거

주하는 주소에 초점을 둔 긴급소집체제이다. 자택으로부터 재해대책 주요시설 및 각 시정촌 청사까지

도보·자전거 등으로 60분 정도에 소집 가능한 직원 440명을「긴급방재추진직원」으로 지명하고, 종래

의 90명에서 대폭 강화하였다. 재해대책본부원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직원에 관해서는 재해대

책공영주택에 거주시키고 있다.

위기관리 관련 주요 훈련으로는 위기관리실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지역방재종합연습」, 「오사

카부·미시마(三島)지역 4市1町 합동방재훈련」, 그리고 「지진재해대책훈련」이 있다.

4. 소결론

일본의 위기관리체계는 1995년 이후, 재해대책기본법과 방재기본계획, 국민보호법과 국민보호계획,

위기관리기본지침과 위기관리기본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관점에서 중앙방재회의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꾸준하게 강화해 왔다. 특히, 일차 책임기관인 지자체의 역할‧기능강화를 위하여

위기관리 전문조직의 설계‧구축,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인사교류대책들을 고안‧적용하고 있다. 지방자

치의 취지하에 도도부현의 역할‧기능의 중요성, 중앙과의 지원‧연계체계, 도도부현과 시정촌간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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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간 지원‧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공통화된 위기관리 전문조직을 통해 상당정도 구축한

상황이다.

도도부현은 위기관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실정에 적합한 위기관리 전문조직 설계‧구

축과 상황실(위기관리센터)의 표준화를 통해 지휘체계의 명확화, 정보수집‧전달, 타부서와의 연계‧조

정‧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평시‧위기시를 불문하고 시정촌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운용

등의 고도화, 그리고 재난발생 시의 현지조정소를 통한 현장조정능력 강화 등의 방향으로 체계를 구

축해 왔다. 또한, 위기관리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조직내‧간‧외부와의 인사교류체계 모색,

위기관리 전문부서를 통해 훈련‧교육‧연수 등의 체계화 및 상시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정촌은 대응중

심의 위기관리로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위기대응의 효율화를 위해 소방이라는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부대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있도록 조직의 공통화 및 표준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고, 도도

부현차원에서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ICS나 Action Program(지자체 자체개발 위기대응 활동프로

그램) 등의 활용을 통해 시정촌을 포함한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Ⅳ.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1. 위기관리 역량 구축을 위한 기본전제와 방향

일본은 1995년 이후, 국민의 75% 이상이 장래에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행정의 방

재활동에 58%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재난발생 시에 도움이 되는 주체로 가족이

74%, 자신이 64%, 인근 주민이43%로 신변의 존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행정이 25%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이 도움이 되는 주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가 74%로 현실과 기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방재백서, 2009).

이와 같이 국민의 안전의식의 향상과 행정에의 기대감을 감안한다면, 향후 우리나라 지자체의 위기

관리 역량 제고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재정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18). 위기관리 분야는 중앙‧지자체간의 원활한 상호연계 및

조정을 통해 총역량을 발휘해야 할 분야라는 점에서 분권화 정도가 지자체의 위기관리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19).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는 지자체 위기관리의 역할․책임의 문제와 자원배분에 관한 문

18) 현재 지방분권은 위임사무폐지 및 이양 노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확한 사무배분 기준과 원칙 재

정립에 따른 지방이양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무이양 총 3,365건의 국가사무 지

방이양을 계획하였으나, 1,178건의 이양사무 확정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4건만 이양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

되었다(조성호 외, 2011: 36-39).

19) 기관위임사무의 존재는 피난소 폐쇄를 둘러싼 대립, 가설주택 토지문제, 피난소․가설주택 취급 등에 의견대

립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권한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지자체간 관계도 중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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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상당 수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차대응 책임기관으로서 위기관리에 필요한 업무와 책임, 필

요 자원의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지속적·안정적 위기관리 정책

기조로 분권화와 구체적인 사무·권한 이양이 필요하다(이호동 외, 2009: 136)20). 그러나 현재 계획권한

과 업무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여건21)은 지자체가 책임주체가 되기 어렵고, 위기관리에 불합리하게 작

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앙에의 만성적인 의존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시와 같이 행정전문가(city manager)와 같은 제도를 통해 위기관리 행정을 전문적으로 담당

할 위기관리관(emergency services manager)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어렵다.

일본은「지방분권 일괄법」(2000.4)의 집행으로 기존의 도도부현과 시정촌간 상하주종관계에서 대등

협력관계로 이행되었다. 사문분담도 시정촌의 자주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통일적 사무」의 삭제

나 통제조례 폐지 등 도도부현이 처리해야 할 사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역할분담 명확화를 통해, 시정촌 우선원칙이 더욱 명확해 졌다(幸田, 2008: 20). 따라서 위기관리에 있

어서도 시정촌의 책무가 한층 무거워졌고,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일차 책임기

관으로서 전반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역할담당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가 이미 구축된 위기관리체제와 향후 위기관리에 대한 납득할 만한 정

도의 수준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위기관리 담당자의 직급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아이디어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가 어느 정도 개방적일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위기관리 관련 우수인재 수급, 외부 전문 인재영입, 위기관리 관련조직의 위상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인사활용 및 교류방안, 체계화된 훈련교육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22). 이에 대해 위기관리 업무

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무원 인사구조와 보수체제를 구축할 필요성과 총액인건비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지방공무원‧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지자체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제고하기는

했지만, 행정안전부의 자치조직권 제약관행 지속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조성호, 2011: 16)23).

향후 위기관리체제는 평시에도 각 지자체가 위기관리 및 관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모든 부처·부서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위기관리업무에 한해서 만이라

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中邨, 2000: 140).

20) 위기관리 관련분야만이라도 조속히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대응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

록 위기관리에 관한 계획권한과 사무책임 분야를 우선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성과에 따라 분권화

의 확대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1) 지방에의 사무이양의 현황을 보면 국민정부 610건, 참여정부 796건, 현 정부 34건으로 여전히 지자체의 권한

부족 및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사무 편중 심각(72%:28%)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성호 외, 2011: 3). 이러한 현

실은 중앙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고, 지자체 스스로 위기관리에 대한 자치결정권을 행사하

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위기이며, 위기관리에 있어서 위기대응에 대한 관리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22) ‘3D 의식의 만연’에 관한 지적도 있으나, 이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하는 위기관리의 가치와 고

귀성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value)이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이며, 전체 사회에 미치는 위기관리 업무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약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3) 실‧국‧본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치기준이 상존함에 따라 조직 및 기구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

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조성호 외,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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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사교류 및 인사채용에 재량을 부여하고 교육‧연수‧훈련 등을 통해 전문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위기관리를 위해 국가가 보유한 총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협동(협업; collaborative or

joint-up)할 수 있는 정책기제로서 거버넌스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날은 위기관리의

정책적 과제와 종적 행정구조와의 차이(갭)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위기대응과 같이 복

합성‧확장성으로 인해 하나의 부처가 감당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24). 해결책

또한 대증요법에서 예방요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자원과 민간보유

자원이 상호교환(reciprocity)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 관‧민의 이해관계자가 위기관리 국면에서 실

질적으로 신뢰‧협력하여 상호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OS가 필요하다25). 예를 들어, 전시

대비‧재난대비에 모든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및 민간자원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이호동 외, 2009: 137-138; 정찬권, 2010: 367). 일본은 자조(7), 공조(2), 공조(1)를

통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있고, 다양한 주체가 상호 협동할 수 있는 「새로운 공

공」의 영역을 구체화하고 있다.

넷째, 국가의 모든 부문은 위기관리 개념을 바탕으로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축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부처는 위기관리와 관련된 조직(체계)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

를 운영할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위기를 다룬다는 것은 위기관리를 고려한 특정기관

이나 조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기획전략(planning strategy), 집행전략(implementation

strategy), 그리고 평가체계(evaluation system) 등을 설계하는 것도 포함된다(Schneider, 1995). 또한,

위기관리에 있어서 ‘관리위기’26)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관리 업무에 대한 PDCA순환(cycle)과 같은

‘관리위기 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7).

2. 위기관리 전문조직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일본의 경우, 도도부현은 중앙정부의 내각위기관리감 체제와 같이 지자체 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위기관리감 체제를 가동하여 명령지휘계통을 명확히 하고, 24시간 365일 체제로 전념함으로써 전문성

과 관련기관(조직)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크고 작은 모든 위기를 포괄할 수 있

도록 계획하고 체제구축에 노력하고 있다(消防庁, 2007: 16)28). 이를 통해 책임․권한(소재 및 범위),

24) 위기관리 및 위기대응에 있어서 정부실패에 관한 대표적인 논점이다.

25) 현행 기본법과 기본계획에 의한 연계·조정, 더욱이 협력은 더욱 어렵다. 종적·횡적 계통(연계)을 그려낼 수

있는 기본설계도(design)와 같은 역할에 관해 디자인할 필요성이 있다.

26) 미국 레이건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에 대한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헤이그의 표현.

27) PDCA순환(cycle)은 사업 활동에 있어서 생산관리나 품질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Plan(계획), Do(실시‧실행), Check(점검‧평가), Act(처치‧개선)를 의미하며, 업무의 계속적 개선을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일본은 행정과정 전반에 대해 PDCA 순환을 설정하고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위기관리를 집행하고

있다(코치현의 사례).

28) 2007년도 42개 도도부현이 위기관리전문 간부직원을 설치하는 등 급속도로 체제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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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계통, 담당업무 등의 명확성과 신종위기에 대한 전략개발(조사, 연구, 실습, 정보수집 등)에 전념

할 수 있다. 특히, 위기관리가 조직방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하는 위기관리에 관한 이해부족이나 오해가 있다는 점에서 위기관리의 정의나 특성을 명

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中邨, 2005: 1-25). 따라서 위기관리조직은 평상시에는 통계적‧확률적인 예

측에 근거한 위기 회피, 피해경감, 조기회복을 통한 확대방지 등을 관리하는 기능과 더불어 시간적 제

약과 상황파악이 제약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한다.

첫째, 위기관리 조직체계는 전문조직의 상설화와 함께 표준(공통)화가 필요하다. 물론, 지역의 재난

위험정도에 따라 구축하되, 전국적으로 명칭이나 체제를 일정 정도 수준까지 공통화된 형태가 필요하

다(이호동 외, 2009: 136-137; 박동균 외, 2009: 184, 188)29). 특히, 대규모 재해발생 시에 표준화된 조

직구성을 통해 초동체제 가동의 시간차(ramp-up time)를 줄일 수 있고, 지휘명령 계통이 표준화됨으

로써 지휘계통의 혼선 방지, 정보전달에 있어서 정확한 경로로 전달, 담당업무(기능)와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30). 그 밖에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위기사안이나 복수의 관계기관에 걸

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위기관리 전문부서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31). 또한, 위기관리 전담조직이 없으면 위기관리 관련 정책발굴과 재정배분을 위해 적극

적으로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지자체는 위기관리감 등

의 전임 직(요)원이 장을 보좌하고, 각 부서를 총괄·조정하는 방향으로 구축하고 있다(중앙방재회의,

2009: 4-7)32). 아울러 이러한 구조가 중앙-지자체 관계 간에 관통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상황실(또는 위기관리센터)의 강화이다. 위기발생 시에 정보를 수집, 정리, 전달하기 위한 표

준화된 구조 및 설비, 공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원이 원활하게 긴급 소집되고, 대책본

부의 즉시가동이 가능해 짐으로써 초동대응이 원활해 질 수 있다. 물론, 별도로 초동대응(팀) 가동을

위한 조건 및 구성이나 임시조직 구성 등에 관한 지침도 필요하다33). 지휘권자 부재시 대리권자를 우

선순위를 전제로 복수로 지정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상황실에 자원봉사 대응부스(zone)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사가현 사례). 현장 즉응성 확보를 위해 24시간 즉시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34).

셋째, 지자체장 이하 전직원의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현행 인사제도나

근무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본문에서 제시한 인사순환제도(안)를 통해 장기간 양

성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순환근무제로 인한 단점을 일정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29) 현재 우리나라 위기관리조직이 제각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위기관리 조직의 정형화를 통해 실질적 임무

와 기능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정찬권, 2010: 368).

30)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경우, 공적 구조활동의 지연원인은 부현을 공적 통제 기축으로 하는 행정시스템에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中邨, 2000: 139).
31) 미야자키현(宮崎県)의 위기관리지침 규정.

32) 효고현(兵庫県), 시즈오카현(静岡県), 최근 사이타마현(埼玉県), 오사카부(大阪府) 사례 참조.

33) 오사카부 위기관리실의 사례 참조. 2008년 현재, 79%가 청사 내에 설치.

34) 2010년 국지적 폭우로 서울시 도심도로 홍수침수 발생으로 소방방재청이 각 구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였

으나, 응답하는 곳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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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엘리트 양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도 단위 지자체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3년

-5년에 걸쳐 의무적으로 위기관리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사이타마현의 경우). 이는 대

규모 재난발생 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총가동시킬 수 있다는 점, 인력 자원 중에 위

기관리에 센스가 있는 직원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35). 또한 지자체 각 부서에 해당

업무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지자체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위기관리 레

짐(regime)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는 24시간 근무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

형태나 처우방식을 포함한 근무환경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위기관리 관련업무에

대한 지원자 제도의 도입과 다양한 지원(back-up)제도를 통해 뒷받침함으로써 생애직업으로 사명감을

갖게 함으로써 안정된 인재 수급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훈련된 전문적 인재는 어떠한 특수 장비

보다도 훌륭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넷째, 평시에 도상훈련 등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지자체 공무원이 재난이

미지36)와 재난대응 시 취해야 할 조치를 평소에 숙지‧습득할 수 있다. 더욱이 기타 부서의 직원참여

로 소속된 부서가 해야 할 위기관리에 관한 과제를 파악할 수 있고, 지자체 역량 동원 및 활용을 가

능하게 한다. 이러한 훈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에는 상당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 연수

기관, 대학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는 연 1회 정기종합훈련, 지자체 자체훈련(계절별, 분기

별, 과거 기록에 의한 발생 집중시기별로 사전 초동체제 가동 훈련, 시나리오에 의한 이미지 트레이닝

이나 브레인스토밍 등)의 관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위기관리실(부)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중심

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오사카부 사례).

다섯째, 지자체의 위기관리 역량평가 제도를 역량강화 및 향상(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성과측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내 학교‧의료시설 등의 내진화 달성

을 몇 %로 할 것인지, 초중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 교육연수, 기본계획 및 매뉴얼의 수정 등, 구체적

인 평가항목과 측정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방재청과 외부의 기관이 연계하여 지자

체의 종합적인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 지자체간의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면서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자체가 연계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37).

Ⅴ. 결론

35)카트리나 재난대응 기록을 보면, 대응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단어는 “위기접근 시의 인식”으로 나

타났다.

36) 재난이 발생한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그려내는 능력(이미지 트레이닝, 브레인

스토밍 등).

37) 지자체 장에 대한 위기관리역량 평가체제 구축도 제안하고 있다(정찬권, 2010: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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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회는 모든 국가가 동일하다. 즉, 부유한 국가라고 해서 그 부유함

이 위기관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역량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지도자들이 위기준비

에 대해 과신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위기를 다루는 국가의 역량

은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위기사안에 대해 고려하는가에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은 향후 30년 이내에 87%의 대지진(동해지진) 발생확률(문부과학성 발표)에 대해 방대한

규모의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을 계기로 위기관리체계의 재점검과 탈원전 움

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일본은 현재 ⅔가 중지된 상태이다38).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감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접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은 우리의 다

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에서도 위기관리에 대해 준전시태세로 준비해야 필요

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위기로부터 학습하고, 자국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질 좋

은 위기관리로 연결되고 국가위기관리 역량이 제고될 것이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현행 위기관리체계로는 일차대응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정 수준까지의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정권‧정

책기조 하에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통해 조직‧인사‧재정, 계획권한‧업무책임을 담보해야 한다. 물론

기본법‧기본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한 위기관리 정책 디자인 설계가 선결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지자

체의 공통화‧전문화된 위기관리 전담조직 설계‧구축을 통해 중앙‧지방‧기타 주체와의 연계‧조정‧협력

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위기관리 전문 인재의 원활한 수급

을 위해 중앙‧지자체간, 지자체간 인사교류와 지자체내의 인사소통, 외부 전문 인재영입 등과 관련된

제도정착과 일정 정도의 의무적 보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재양성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류‧

교육‧훈련 등을 위한 중앙‧지자체‧대학‧연구기관 등과 체계적‧실질적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향후 중앙‧지자체의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보건․농업‧과학기술 정책 등을 집행하는 것과 같이

위기를 다루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위기관리시스템은 항구적으로 물리적·기술적, 그리고 사회 환경적

변화의 요구에 적합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역량제고 및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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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Building of Crisis Administration Capacity in Local Government of Korea

- The Case of Japan and the Insights-

Ho Dong Lee

Despite the importance of crisis management, crisis management agencies and programs 

have not received the political and fiscal support that they should have. The capacity of 

government to cope with crisis depends on how seriously the government thinks about this 

particular issue. A further important thing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is the central issue,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have their own strong crisis 

management systems, which will allow them not to rely heavily on central government when the 

crisis occurs. Local governments need to have their own crisis management institutions. 

Therefore decentralization is important in crisis empower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y have 

discretion in their decision making, but also provides more budget, human resources. Trained 

personnel are no less a resource than specialized equipment. Lastly, governments out to threat 

crises and disaster like the treat any other policy sectors such as education, health, or 

agriculture, and so on.

Key words: good crisis administration, crisis management agency, crisis administration capacity, 

political and policy oriented, decentralization


